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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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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복지제도와 임금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득보장과 사

회서비스는 가사일이나 돌봄 서비스를 대신하여 자유시간을 제공하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

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그 시간을 인적자본을 쌓고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 아래 시장임금의 불평등이 사회복지 지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7개국의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자료로 구성된 불균등 시계열 ․ 횡단면 결합자료 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각각은 시장임금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이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장임

금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두 가지 모두 균형 있는 투자가 필

요하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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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80년대 이래 근로자 간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OECD, 2011a;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소득불평등은 그것을 

시장임금으로 측정하든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든 1980년대 이후 대부분 국가들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80년 .307에서 2010년 .380으로 

증가하였고, 영국에서도 1985년 .309에서 2010년 .341로 증가하였다. 복지국가가 가장 발

전했다는 스웨덴의 지니계수도 1983년 .198에서 2010년 .269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역

시 소득불평등 증가 추세로부터 예외는 아닌데, 2006년 .306에서 2010년 .311로 소득불평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OECD, 2014).

1980년대 이래 왜 임금 혹은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경제적 세계화론(Meschi 

and Marco, 2007)에 의하면 선진국의 비숙련 직업이 저임금 국가들로 이전함에 따라 이 

직종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게 되어 임금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1) 다른 한편으로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kill biased technology development) 역시 임금 혹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Fernandes, 2001; Katz and Autor, 1999; DiPrete, 

2007).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으로 인해 고학력, 고숙련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

에 비해 일자리가 더 많이 공급됨에 따라 고임금 직종의 임금은 증가한 반면 저임금 직종

의 임금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증가 역시 임금 혹은 소득불평등을 낳는 원

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지만 일부 서비스 산업은 비용악화위기(cost disease)

로 인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임금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Baumol, 

1967). 1980년대 이래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인해 저임금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확대

되었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다.

1) 정보통신기술과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비표준근로관계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은 더욱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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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

실이다. 한 예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소

득불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 연구와 

사회복지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Bradley et al., 2003; Kenworthy, 1999, 

2012;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Korpi and Palme, 1998)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

와 임금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얼마나 완화시키는지 분석하는데 

집중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 탐색이론과 인적 자본이론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출 

많을수록 임금불평등이 낮은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인적자본을 쌓고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

지국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주요 제도인 복

지국가가 갖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

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기술한 후 사용된 자료와 분석 방법을 기

술한다.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나타나는 임금불평등 추세를 살펴보고 다변수 

분석을 통해 임금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분

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1) 임금불평등의 원인

소득불평등이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역U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쿠츠네츠(Kuznet, 

1955)의 주장 이래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OECD, 2011a; Nielsen and Alders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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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chi(et al.) 2007).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다

시금 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다. 시장임금의 불

평등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설명으로는 노사관계 제도의 차이와 더불어 경제적 세계

화, 서비스 산업의 확대, 그리고 숙련편향적 기술발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Appelbaum (et 

al.), 2010; Bosch and Lehndorff, 2005).

경제적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OECD, 

2011a; Meschi(et al.), 2007]. 경제적 세계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경제적 세계화 결과 고숙련 

일자리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는 반면 저임금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숙련이나 

기술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을 증가

시킨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유화나 무역의존도와 같은 경제적 세계화와 임금불

평등 사이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OECD, 2011a).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보몰(Baumol, 1967)이 

제시한 서비스 산업의 비용악화 위기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서비스 산업

은 생산성 증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서비스 산업의 고용증가는 곧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소득불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숙련편향적 기술발

전(skill biased technological development)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민간부문의 연구 ․ 개발

(R&D) 투자 증가가 전문 기술직 및 숙련 근로자의 수요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 반

면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 자동화로 노동력 수요 감소와 임금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관련 제도 역시 임금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노동

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 단위에 비해 산업이나 국가 단위에서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임금불평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노조가 노동자의 

집합행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

다(Korpi,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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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집단에 대한 연구는 임금결정제도가 얼마나 시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

에 따라서도 임금수준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경우, 또는 서비스 산업의 일부가 공공부문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은 생산성 변동이 

임금에 주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용이하다는 주장을 제시하

기도 한다(Bosch and Lehndorff, 2005).

이외에 경제상황 역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기업

은 임금이 낮은 저숙련 근로자부터 해고하기 때문이다.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은 증가하게 되지만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불평등은 감

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2)(Kenworthy and Pontusson, 2005).

(2) 복지지출과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과 복지지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이상붕 ․ 한준, 

2012; 채구묵, 2012; Bradley et al., 2003; Kenworthy, 1999, 2012;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Korpi and Palme, 1998). 복지지출이 저소득층을 빈곤의 덫에 가두기 때문에 소득불평

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임금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복지제도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주

로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선행 연구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복

지제도를 통해 시장소득이 얼마나 재분배 효과를 갖는가 하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제도가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소득역량에 영향을 준다. 즉 복지제도는 그

것이 갖는 사회투자 기능을 통해 소득을 얻는데 필요한 인적 자본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

리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한다(Esping-Andersen and Myles, 

2011).

첫째, 인적 자본이론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적 자본을 쌓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

2) 저임금 근로자 중 일부가 실업자가 되어 통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가구가 증가

하기 때문에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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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원을 인적 자본을 쌓기 위해 활용해야만 한다. 각종 사회서비스는 여성을 포함한 가

사활동 담당자에게 가사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인

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일자리를 찾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일자리 탐색이론이 주장

하듯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업보험이나 아동 수당 

혹은 연금 등은 자신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

한다.

본 연구는 여기서 인적 자본을 쌓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소득보장 두 가지 제도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시간만 주어질 경우 그 시간은 저임금의 경제활동

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며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

적자본 축적이나 일자리 탐색에 투자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을 위해 투

자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가사 활동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시간을 얻는 것과 더불어 그 시간을 자신의 인적자본

을 쌓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과 소득보장 지출의 상호작용이 갖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소득불평등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enworthy, 1999). 즉 가구소득이냐 개인소득이냐, 혹은 시장임금을 분석하느냐, 또는 가

처분소득을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기준이 아

닌 개인단위의 임금소득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복지

지출과 임금소득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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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 척도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하거나 소득분위비

율을 통해 측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니계수, 

90/10분위 배율, 50/10분위 배율, 90/50분위 배율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임금소득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임금소득 90/10분위 배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3). 이 지표는 전일제 피용자의 임금총소득(gross earings of full 

time dependent employee)의 90분위 대 최저 10분위의 임금소득의 배율(Ratio of earnings 

decile limits of the 9th decile and the 1st decile)을 의미한다(OECD, 2014).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 지출과 사적 의무지출(public and mandatory private 

expenditure)의 국내총생산 비율을 활용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는 총 94)개 범주로 

구성되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비용을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투자와 구직활동을 위한 자유시

간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9개 범주에 

대한 두 영역별 지출 합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외에 정치적 특성, 노동시장 제도, 경제적 세계화, 숙련편향 기술발전, 서비스 산업

화 등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의 결과(Bradley et al., 2003; Kenworthy, 1999, 2012;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Korpi 

and Palme, 1998)를 바탕으로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처분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니계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

에 적합하지 않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90/10분위 배율을 통해 시장소득 불평등을 산출하고 있다(임완섭

․ 노대명, 2013).
4) 노령, 유족(survival), 장애, 건강,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택,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지

출을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한다(OEC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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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내용

종속변수
90/10분위

임금 배율

∙ 소득 하위 1분위 한계 임금 대비 상위 9분위 한계 임금 배율

자료: OECD, 2014

독립변수

정부 내 우파 정당 참여율 
∙ 정부 내 우파 정당 인사의 비율

자료: Armingeon (et al.), 2011

정부 내 좌파 정당 참여율 
∙ 정부 내 좌파 정당 인사의 비율

자료: Armingeon (et al.), 2011

서비스 산업 고용비율
∙ 근로자 대비 서비스업 고용비율

자료: OECD, 2014

공공부문 고용비율

∙경제활동인구 대비 중앙 및 지방정부 고용비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자료는 Armingeon (et al.), 2011
      정부고용비율은 ILO, 2013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OECD, 2014

실업률 자료: OECD, 2014

실질 GDP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자료: Armingeon (et al.), 2011

1인당 GDP
• 실질 1인당 GDP
자료: OECD, 2014

파트타임고용비율 자료: OECD, 2014

노동조합조직률 자료: Visser, 2011

고용보호 엄격성 자료: OECD, 2014

금융시장자유화

∙ 복수환율 존재여부, 경상거래 제약여부, 자본거래 제약여부,
수출 수익금 일부 공출의무가 있는지 합산

(없으면 1로 코딩, 숫자가 클수록 개방)
자료: Armingeon (et al.), 2011

무역의존도
∙ GDP 대비 수입+수출비율

자료: Armingeon (et al.), 2011

연구개발비율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율

자료: OECD, 2014e

소득보장 지출비율
∙ GDP 대비 소득보장 지출 비율

자료: OECD, 2014

사회서비스 지출비율
∙ 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

자료: OECD, 2014

상호작용 변수  소득보장지출 비율 ×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

가족관련 지출비율
∙ 가족관련 지출을 서비스와 소득보장으로 구분하여 포함

자료: OECD, 2014

노인관련 지출비율
∙ 노인관련 지출을 서비스와 소득보장으로 구분하여 포함

자료: OECD, 2014

[표 1] 분석에 포함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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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오스트레일리아 2002, 2004, 2006, 2008

오스트리아 2002, 2005, 2006, 2007, 2008

벨기에 1999, 2000

캐나다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덴마크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핀란드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프랑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독일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일랜드 1997, 2000, 2003,2004, 2005, 2006, 2007, 2008

이탈리아 2004, 2006, 2008

네덜란드 2002, 2006

뉴질랜드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노르웨이 1997,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포르투갈 2004, 2005, 2006, 2007

스페인 2004, 2005, 2006, 2007, 2008

영국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본 연구에 포함된 자료는 18개 국가이다. 자료 수집에 포함된 기간은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이다. 시계열 ․ 횡단면 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 따라 일부 누락된 자료

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변수 값이 누락된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

하였다. 기술적 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인 90/10분위 배율이 있는 사례 259개를 대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변수 분석의 경우 독립변수 중 누락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여 대상 

국가는 17개국5),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132개이며, 분석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별로 1개년도 자료가 누락되어 115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수 분석에 포함된 

국가별 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다변수 분석에 포함된 국가와 연도

5) 독립변수 중 모두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여 스웨덴은 다변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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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득90/10배율 3.21 .75 1.94 4.88
정부 내 우파 정당 참여율(%) 37.60 40.29 0 100
정부 내 좌파 정당 참여율(%) 37.14 40.68 0 100

서비스 산업 고용비율(%) 70.64 5.30 56.48 79.46
공공부문 고용률(%) 19.86 7.19 10.89 36.52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69.13 6.11 50.48 78.00
실업률(%) 6.68 2.47 2.53 15.41

실질 GDP증가율(%) 2.79 1.80 -3 11.5
1인당 GDP(달러) 31307.09  7373.908  17588.03 55799.45

파트타임고용비율(%) 16.91 5.32 4.48 36.01
노동조합조직률(%) 35.69 22.17 7.65 80.44
고용보호 엄격성 1.86 .91 .25 4.42
금융시장 자유화 2.43 .27 1.17 2.50
무역의존도(%) 71.72 31.87 20.54 184.01
연구개발비(%) 2.06 .66 .74 3.70

소득보장 지출(%) 12.95 3.61 6.9 20.2
사회서비스 지출(%) 8.99 1.65 5.6 13

상호작용 변수 119.36 45.68 38.64 208.26
노인대상 소득보장지출(%) 6.34 2.41 2.3 13.2
노인대상 서비스지출(%) .55 .66 0 2.2

가족대상 소득보장지출(%) 1.41 .68 1 2.8
가족대상 서비스지출(%) .92 .54 0 2.1

다변수 분석에 포함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본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일부 국가의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

한 시계열 ․ 횡단면 결합자료이다. 시계열 ․ 횡단면 결합자료는 횡단면에 따른 오차와 시

계열에 따른 오차가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소자승법에 따

른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해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Hick, 1994). 

본 자료처럼 몇 개의 국가에 대한 다년간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

서는 시계열 상관과 더불어 국가별로 나타나는 속성을 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먼저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에 따른 분석 결과를 대상으로 시계열 오차상관이 있

는지 확인한 결과 시계열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6) 이를 통제하기 위해 코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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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트(Cochrane-Orcutt)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변환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

은 다음은 식으로 표현된다(Wooldridge, 2010). 이렇게 식을 변환시키게 되면 자기 상관된 

부분이 제거된 오차만 남게 된다.

A:      

B:           

*       

B에 자기상관계수(ρ)를 곱해 A에서 빼면 아래의 공식을 얻는다.

C: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적으로 패널자료의 경우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이나 무작위효과모델

(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고정효과모델은 시계열이 2개인 경우는 일

차분값(first difference score)을 구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3개 이상의 경우는 집단의 평균

에서 개별 측정치를 뺀 값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시계열이 3개년 이상의 경우 

고정효과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평균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고정효과 모델

의 경우 성이나 세대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계산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통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6) 시계열 ․ 횡단면 자료에 대해 시계열 자기상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패널자료에 대한 울드리지 자기상관 테

스트(Wooldridge test for autocorrelation in panel data)한 결과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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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임금소득  90/10 배율

            = 정부 내 우파정당 참여율, 정부 내 좌파정당 참여율, 서비스 산업고용비율, 

공공부문 고용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인당 GDP, GDP증가율, 파트타임고

용비율,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보호 엄격성, 금융시장 자유화, 자본자유화, 연구개발비, 소

득보장지출, 사회서비스 지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상호작용, 가족관련지출, 노인관

련지출

   = 오차

* 모든 변수는 코크레인‒오쿠트(Cochrane-Orcutt) 방법을 통해 변환되었으며, 변환된 자료는 고정효과 모델을 통

해 분석됨.

3. 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

먼저 1990년대 이후 2010년까지 90/10분위 배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림 1]과 같다. 그림의 가로 축은 연도이며 세로축은 90/10분위 배율이다. 그림이 보여주는 

ity

∑ iti xb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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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국가별로 90/10분위 배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다는 점이다. 미국과 포르투갈의 경우 4를 넘어서고 있어 임금불평등이 가장 큰 국가로 

볼 수 있다7). 영국의 경우도 3에서 4사이로 나타나 임금불평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배율이 2배~3배 사이에 있다. 특히 노르웨

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의 경우는 소득배율이 낮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OECD, 2011a; Korpi and Palme, 1998)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은 복지국가의 유형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림 1]의 결과를 보면 임금 불평등 역시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국가별 9/1분위 배율: 연도별 비교

둘째, 이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국가와 년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부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배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대

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임금불평등이 낮은 북

7) 미국의 경우 분위 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포르투갈의 경우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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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04)

구 국가들에서도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는 임금불평등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불평등의 증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진행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국가별 소득보장 지출 비율: 연도별 비교

이제 복지지출이 1990년대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림 2], [그림 3]

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소득

보장 지출 수준을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위의 [그림 2] 참조)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크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출 수준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과 같은 북구 국가들에

서 가장 높고, 영미권 국가들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포르투

갈, 스페인 등의 국가를 제외하곤 소득보장 지출에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 급속히 증가했다가 이후 급속히 감

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이 1990년대 초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

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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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04)

[그림 3] 국가별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 연도별 비교

사회서비스 지출 역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아일랜드 등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다. 복지국가 유형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을 직접 지원하

는 대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이동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시장임금 90/10 분

위 배율은 정부 내 좌파정당 비율, 고용보호 엄격성, 공공부문 고용비율, 파트타임고용비

8) 이들 국가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포함한 소득보장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정 악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지출을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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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0/10분위
배율(1)

1.00

정부 내 
우파정당
비율(2)

.058 1.00

정부 내 
좌파정당
비율(3)

-.234

**

-.641

***
1.00

서비스
고용비율(4)

.146 .155 -.148 1.00

공공부문 
고용비율(5)

-.643

***

.120
-.011

.277

**
1.00

여성경제활동
참가율(6)

-.053 ,01 -.098
.396

***

.523

***
1.00

1인당
GDP(7)

.221

**

.254

*

-.221

*

.534

***
.124

.288

***
1.00

GDP
증가율(8)

.080 -.036 -.053 -.099 .-124 -.199* -.129 1.00

실업률(9) -.122
-.22

**
.196*

-.393

***
-.171*

-.376

***

-.539

***
.067 1.00

파트타임 
고용비율(10)

-.172

*
-.009 .077

.399

***
.034 -.009

.271

**
-.007

-.459

***
1.00

노동조합
조직률(11)

-.644

***
.13 -.015 -.174*

.731

***

.379

***
-.069 .066 .006 -.163 1.00

율, 노동조합 조직률, 소득보장 지출비율,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율, 사회서비스 지출비

율, 무역의존도 수준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과는 정적 관계를 보

이고 있다. 대체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경제적 세계화나 노동시장 제도의 

영향을 방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숙련편향 기술발전 이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불평등과 연구 개발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역 의존도 수

준이 시장임금 90/10 분위 배율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무역 

의존도가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경쟁을 강화시켜 임금을 낮추어 시장임금 불평등을 증

가시키기보다는 이 집단을 노동시장에서 축출함으로써 시장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시장임금 불평등과 관련

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다변수 분석을 위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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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고용보호 
엄격성(12)

-.499

***
-.17*

.276

**

-.604

***
.195* -.151 -.312

-.263

**

.328

***
-.212* .226* 1.00

자본
자유화(13)

.093 -.140 .009 -.077 .022 .048 .016 .014 .143 -.150 .004 .058 1.00

무역
의존도(14)

-249

**
.161 -.111

-.256

**
.093 -.222* .126

.247

**
-.124

.301

***

.360

***

.226

**
.076 1.00

연구개발
지출비율(15)

-.051 -.021 -.110 .208
.23

**

.351

***
.123 -.115 .192*

-.301

***

.326

***
-.119 .055 -.170 1.00

소득보장
지출비율(16)

-.559

***
-.209* .263

-.435

***
-.187

-.242

**
-.372 -.284

.527

***

-.294

***

.247

**

.772

***
.139 .060

.234

**
1.00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비율(17)

-.501

***
.025 .198

.271

**

.680

***

.315

***
.091

-.421

***
.023 .080

.338

***

.368

***
.043 -.040

.355

***

.482

***
1.00

상호작용
효과(18)

-.602

***
-.116

.249

**
-.160

.441

***
-.039 -.232*

-.364

***

.395

***
-.173*

.323

***

.681

***
.131 .022

.332

***

.903

***

.802

***
1.00

2) 다변수 분석

다변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세 개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 1은 소득보장지출과 사

회서비스 지출 두 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로 구성되었고, 모델 2은 소득보장지출, 

사회서비스 지출,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모델로 구성하였다. 모델 3

은 노인과 가족 대상 복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먼저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모델 1과 모델 2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는 공공부문 고용비율, 서비스 부문 고용비율과 무역의존도로 나타났다. 서비스부문 

고용비율은 두 모델 모두에서 시장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즉 서비스 산업은 쉽게 생산

성을 올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저임금이 확대되어 시장임금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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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b(se) b(se) b(se)

정부 내 우파 정당 비율 2e-4(6e-4) 2e-5(5e-4) -2e-4(6e-4)
정부 내 좌파 정당 비율 -2e-4(5e-4) -5e-4(5e-4) -3e-4(5e-4)

서비스부문 고용비율 .06(.01) *** .04((.01) ** .05(.01) ***
공공부문 고용비율 -5.21(2.45) * -8.51(2.16) ** -3.06(2.5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e-4(.01) -7e-3(.01) 7e-3(.01)

1인당 GDP 8e-7(8e-7) 3e-7(5e-7) 1e-5(5e-7) *
경제성장률 .01(.01) .01(.01) .01(.01)

실업률 4e-3(.02) -.02(.02) -6e-3(.02)
파트타임 고용비율 .02(.02) .02(.02) .01(.02)

노동조합조직률 .02(.01) .01(.01) 3e-3(9e-3)
고용보호 엄격성(정규직) -.54(.17) ** -.40(.14) ** -.39(.15) *

자본자유화 .24(.26) .14(.24) .27(.24)
무역의존도 .01(2e-3)) ** -5e-3(2e-3) ** -4e-3(2e-3) *

연구개발비 비율 .24(.14) .14(.12) .24(.13)
소득보장지출 비율 -.03(.03) .20(.06) ***

사회서비스지출 비율 -.02(.04) .31(.09) ***
소득보장×사회서비스 -.02(6e-3) ***

가족 소득보장지출 .06(.09)
가족 서비스지출 -.19(.11)

고령 소득보장지출 -.18(.08) *
고령 서비스 지출 -.43(.14) **
총사회복지지출 .03(.03)

상수 -.40(.07) *** -.53(.07) *** -.49(.07) ***

 * p󰀃.05, ** p󰀃.01, *** p󰀃.001

[표 5]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변수 분석

서비스 산업의 영향과 함께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임금불평등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

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공공부문은 주로 서비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에 

대한 생산성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

이 용이하고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무역의존도 역시 두 모델 모두에서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저숙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해외로 이

전하거나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하는데, 이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가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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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축출된다(Kenworthy and Pontusson, 2005). 무역의존도의 효과는 이러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자본자유화의 경우는 임금불평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 내 좌 ․ 우파 정당의 비율로 측정한 정치적 영향력이나 노동조합 조직률 모두 임

금불평등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부 선행 연구에서와는 다른 결과

로 측정 방법이나 분석 방법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

은 좌파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최하층 임금 근로자의 이해보다는 좀 더 양호한 상황에 있

는 근로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노동시장 내 내부자 ․ 외부자의 분

리를 강조하는 이론(Linbeck and Snower, 2002; Rueda, 2005, 2006, 2008)의 경우 좌파 정당

이나 노동조합 모두 비교적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내부자의 이해는 충실

하게 반영하는 반면 실업자나 신규취업자, 비정규 근로자 등 외부자의 이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좌파 정당의 집권이나 노동조합 

조직률의 확대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특기할 점은 고용보호 엄격성이 시장임금 불평등과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시장임금 불평등은 감소한다. 고용보

호 제도가 엄격할수록 근로자는 해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임금인

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보호의 엄격성과 시장임금 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숙련편향 기술발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포함된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

율 역시 임금 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숙련편향 기술발전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숙

련편향 기술발전의 경우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

는다. 기술발전의 속도와 임금불평등의 속도가 불일치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DiPrete, 2007).9) 기술 그 자체가 임금불평등을 낳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임금불평등에 더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Fernandez, 2001). 기술의 발전속도, 그리고 그것이 생산과정에 도입되는 속도 등 숙련기

술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9) 임금불평등은 1980년대 급증한 반면, 기술발전은 1990년대에 급속도로 진행되었다(DiPret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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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회복지지출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모델 1의 

경우 소득보장 지출비율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율 모두 소득불평등과 부적 관계를 보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모

델 2에서는 세 변수 모두 소득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세 변수의 효과가 상반된다는 점인데, 소득보장 지출비율과 사회

복지서비스 지출비율은 소득불평등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상호작용 효과 변수는 

부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복지 지출 두 항목의 효과를 상호작용 효과

가 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소득보장지출비율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지만 사회서비스 지출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약화된다. 역으로 사회서

비스 지출 역시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만 소득보장 지출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10).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본 연구가 가정했

던 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인적자본 이론과 일자리 탐색이론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

를 찾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을 충분하게 축적하고 일자리 탐색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만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간과 더불어 급하게 취업하지 않

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여성을 포함한 

가사담당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생계유지를 위

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즉 사회복지제도와 소득보장서비스의 지출이 결합

하는 경우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어 양질의 일

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

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대상 프로그램과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비율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프로그램만 포함한 이유는 자유

시간의 가장 큰 제약이 가족 내 돌봄 노동이기 때문이다. 모델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소득보장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노인대상 복지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이유 역시 복지지출이 노인 수발자를 돌

10) 본 연구 결과는 모델의 설정 오류로 인해 나타난 통계적 허위성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고정효과 모

델에 연도를 통제변수로 추가하고 로보스트(robust)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도 사회복지 지출관련 세 변수는 모

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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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나 기타 노인관련 서

비스를 통해 노인 수발자는 노인 돌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시간을 인적자본을 쌓고 

다시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투자할 수 있다. 가족 관련 복지지출은 예상과는 달리 소득불

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가족관련 지출이 

아동 돌봄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예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데(OECD, 

2008)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로 인해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수당 역시 노령연금과는 달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다. 즉 노

인관련 지출은 수발자를 자유롭게 할 만큼 충분하게 높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

면, 가족 관련 지출은 수발자를 돌봄에서 해방시킬 만큼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과 및 함의

복지제도가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

인되어 왔다(이상붕 ․ 한준, 2012; 채구묵, 2012; Bradley et al., 2003; Kenworthy, 1999, 2012;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Korpi & Palme, 1998). 본 연구의 목표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일자리 탐색이론이나 인적자본 이론에 의하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충

분한 인적자본을 쌓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과 탐색이

라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간과 더불어 생

계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적자본을 쌓고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보장 제도와 사회서비스 제도는 사람들

에게 자유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적자본과 정보를 쌓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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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

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현재 제조업이 점점 쇠퇴

하는 현실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주로 서비스 산업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

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보존하면서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공부문의 고용이 소득불평등과 부적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는 공공부

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정부 내 좌파 정당 비율 같은 요인들은 소득불평등과 유

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좌파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내부자의 이해를 보

장한다는 노동시장 내부자 ․ 외부자 이론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용보호의 엄격성은 시장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지출의 경우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각각은 시장임금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이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두 가

지 모두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

비스 없는 소득보장은 일자리 없는 복지 의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며, 소득보장 없는 

사회서비스는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노인관련 지출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복지지

출을 통해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수발자에게 자유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보험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이

다. 사회보험이 노령, 실업, 질병 등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장임

금의 불평등은 근로 기간 이후의 불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점에서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다양한 삶의 위기에 대응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삶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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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들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소득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

선과 확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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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ge Inequality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Kim, Young Bum11)*

The object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 inequality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author postulates that the level of social ex-

penditure may show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wage inequality, because the 

social welfare spending provides free time and economic resources to accumulate 

the human capital and to search the job information. The data for analysis consist 

of unbalanced time-series cross sectional data from 17 OECD countries 1990-2010.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ach expenditure for income guarantee and for social 

service shows positive relationship with wage inequality, but interaction between 

two variables shows negative relationship with wage inequality. Based on the re-

sults, the author suggest that the balanced expenditure between social service and 

income guarantee program is needed in order to alleviate the wage inequality.

Key Words: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ome guarantee expenditure,

                   social service expenditure, income inequality, globalization,

                   skill biased technology development, service industry

*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twoponej@gmail.com)


